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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경제와 동북아 경제전망

1.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가 .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 세계화에 따른 경제개방과 통합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동시

에 국가경제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교역증가 및 자본시장 개방·통합에 따라 경기변동과 금융변수

흐름에 있어서 국제적 동조화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

금융의 지구촌화 현상은 우리 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어서는 국내저축 외에 무한한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

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됨을 의미(즉, 자본조달의 물리적 제

약요인이 소멸).

□ 세계적인 시장통합은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른 충격은 세계화 정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더욱 클 전망 .

현재 2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세계적 통합시장의 비중은 2010년

경에 약 50%, 2025∼30년경에는 약 8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급속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국적기업 주도의 M&A 및 FDI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 조달, 연구개발, 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연대·제휴가 확산될 전망.

1999년 현재 약 45,000개의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경제단위 중 51개가 다국적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계 200대 기업의 매출액은 전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300대 기업은 세계 상품교역과 R&D의 약 75%를 점유.

□ 정보화는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

정보화 혁명은 경제 투명성 제고, 획기적인 거래비용 축소 및 네트

워크화(Global Netw orking)를 통하여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정보화 혁명의 외부효과는 경제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정보화

격차 확대(Digital Divide)에 따른 성장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또한 정보화 혁명은 기업지배구조, 생산·유통방식, 자금조달은

물론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

* 정보화는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접근(Sm all Companies with Global

Reach)을 가능케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을 퇴색시키

고 유통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한 고용구조 변화를 초래할 전망.

□ 세계화와 정보화의 접목은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

제적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향후에는 개별국가의 경쟁력이 국제적

이동이 어려운 생산요소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

자본·기술은 국제이동이 자유롭고 시장개방을 통해 외부조달이 가

능한 생산요소(m obile factor)인 반면, 경제제도·질서, 정보인프라,

혁신능력 등은 국제이동이 어려운 요소(immobile factor)에 해당.

* 노동의 경우에도 자본·기술에 비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

외부조달 생산요소(m obile factor)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외부조달이 어려운 생산요소(im m obile factor)의 質

과 경쟁력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後者의 경쟁

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나 . 세계경제질서 재편

□ 20세기의 냉전구도가 종식됨에 따라 정치·안보 차원의 갈등은 크

게 축소된 반면 경제적 측면의 헤게모니 각축이 심화될 전망.

미·일·EU로 대변되는 3극 체제의 기본구도는 상당기간 유지

될 전망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이 향후 세계경제 질서의 변

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미국 : 냉전종식을 계기로 종전의 정치·안보 차원의 고려에서 벗어

나 세계최대의 내수시장과 금융과 IT부문의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개방과 통합으로 요약되는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주도 .

□ 일본 : 높은 생산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금융부실, 재정악

화 및 정치불안 등으로 인하여 아시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

는 여력과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

□ EU : 미국을 상회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경직

성, 회원국간 성장격차 등으로 인하여 통화통합(EURO)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차원의 경제하부구조는 아직 취약.

□ 중국 : 경제개방을 통한 대규모 외자조달, 구조개혁, 정치안정, 풍부

한 인적자원과 내수시장 등을 기반으로 당분간 고성장을 지속할 전

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기능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향후의 세계경제질서 재편과정은 누가 세계기준(global stan dar d)을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유연한 시장구조,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정보화 경쟁력 및 노

동생산성을 보유한 미국이 실물과 금융의 통합을 주도할 전망.



2. 세계경제 전망

□ 향후 20년간 세계경제는 연평균 3.5% 내외의 실질성장을 지속할 것

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은 6∼7%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높은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

며, 일본은 2006∼10년 기간 중 3.7% 내외의 성장을 회복할 것

이나 2010년 이후에는 2%대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

EU는 향후 20년간 2%대 중반의 안정성장을 지속할 전망.

중국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

을 전망이며, 아시아태평양 연안국들도 6∼7%의 고성장 예상.

세계경제 장기성장 전망

(1990년 불변가격기준, 단위: 조$, %)

2001∼05 2006∼10 2011∼15 2016∼20

경제규모(기말)

세계경제 32.4 38.6 46.1 55.0

미 국 9.4 10.9 12.7 14.8

일 본 4.0 4.8 5.6 6.2

E U 9.5 10.8 12.1 13.7

중 국 1.5 2.1 2.9 4.0

태평양연안 2.5 3.1 4.0 5.4

성장률

세계경제 3.3 3.6 3.6 3.6

미 국 3.0 3.0 3.1 3.1

일 본 1.9 3.7 2.8 2.2

E U 2.7 2.5 2.5 2.4

중 국 7.6 7.5 7.2 6.6
태평양연안 5.3 5.9 6.4 7.0

자료 : WEFA, 「World Econ om ic Ou tlook」, 2001, March .



3. 동북아 경제여건 변화

□ 중국의 경제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세력균형

이 기존의 미·일 주도에서 미·일·중의 3극 체제로 변모할 전망.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구공산권 및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거대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시

장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할 전망

EU와 북미경제권(N AFTA)에 비해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으로 양

분된 지역 리더십으로 인하여 경제통합이 아직 미진하나, 동북

아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동북아 경제권(한국·일본·중국·대만)은 경제규모 측면에서 EU와

N AFTA의 2/ 3수준이나, 고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경에는 EU와

N AFTA와 대등한 수준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

특히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미국과 일본의 1/ 9 및

1/ 4 에 불과하나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로 유입된 FDI 중

50% 이상을 중국이 점유

동아시아 국가별 FDI 유입추세

(단위: %)

중 국 한 국대 만 홍 콩

동 남 아
동아시아

전체*)동남아
전체
싱가폴
말레이
지아
태 국
인 도
네시아

1985-1991 21.9 5.8 7.1 10.9 53.1 24.4 11.1 8.7 5.2 9.5

1992-1997 52.2 2.4 2.5 3.7 33.7 12.1 7.7 3.7 6.2 20.7

주 : 인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11개국 전체 총액에 대한 비율이며, 동남아는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 *: 세계 FDI총액중 동아시아에 투자되는 비율.

자료 : UN CTAD, Economic Outlook: 20-Year Ex tension , March 2001.



4. 남북경제관계

□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관계는 큰 진전을 이룩

투자보장 등 4개 분야의 합의서 채택, 당국간 남북경협추진위원

회의 설치 등 남북경협 제도화의 실현은 매우 의미있는 발전

또한 경의선 연결공사,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당국간 협력사

업은 향후 본격적인 경제분야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 남북경협은 북한은 물론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에도 지대한 의의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

(2000년 남북교역에 652개 기업이 참여)

또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

도 제고에도 기여(남북관계는 대외신인도 평가에 1∼2 등급 정

도 영향)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회생을 통해 남북경제통합 비용을 축

소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담을 사전에 완화

□ 현재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전향적

인 진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현 상황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확인하려는 북한의 정책에

기인

그러나 이미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남한은 1994년이래 북한의 3번째 무역상대국이자 2번째 수출시



장)하고 있는 데다가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대외관계의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정책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에는 추가적인 경제특구 건설의 가능성 시사, 가공무역법의 제

정, 기업관리 체제의 정비 등 내부적 개선작업에 착수.

미국 역시 대북 포용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

본·EU·동남아 국가들의 대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본격화될

것이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할 필요.

정부차원의 지원은 부담능력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

민간기업 차원의 협력사업도 자율적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중장

기 수익 전망을 토대로 추진.



Ⅱ .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1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정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 준 상징적인 사태.

대기업의 경영부실에 따른 연쇄도산 위험성이 금융위기를 초래

하고, 단기 위주로 구성된 외채 구조의 취약성과 동남아시아의

통화불안과 결합되어 외환위기로 발전.

□ 기업지배구조의 왜곡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부족에 따른 중개기능의

마비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투명한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재벌 총수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영방식이 유지됨에 따

라 수익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투자가 누적.

개발연대에 확립된 정부에 의한 은행 통제와 암묵적 보증 체제

는 급속한 자본축적에 기여했으나,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도덕

적 해이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효력 상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능이 취약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이 미흡하여 투자위험 관리에 실패.

□ 이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

과 경쟁의 원칙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

투명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경영 효율을 제고할 필요 .

정부 및 산업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중개기능을 수

행하는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

대마불사의 신화를 종식시키고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



2.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주요 부문별 구조개혁 추진

가 .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비록 기대에는 못 미치나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30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과 대우그룹 등 부실대기업의 퇴출을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소수주주권 보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개선.

* 제조업 분야의 평균 부채-자기자본 비율은 1997년 396.3%에서 2000

년 상반기에는 193.1%로 하락. 제조업 분야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1997년 0.95에서 2000년 상반기에는 1.70으로 상승.

□ 그러나 일부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대외신뢰 회복도 지연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소유경영인 및 경영감시자에 대한 책임추궁

이 미흡함에 따라 '처벌을 통한 학습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법·제도의 도입에도 불구

하고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 국제자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저평가,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많은 경우 기업가

치를 하락시키는 계열사간 거래 또는 정보의 불투명성 등에 기

인함 (실제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합병 및 계열사에 대한 지원



성 출자로 인하여 상장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 발생)

경영자시장의 미정착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

착되지 않고 있으며, CEO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인센티브가 불충분한 상황

나 .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을 상당부문 제거하는 성과를 거둠.

1997년말 2,102개에 달하던 전체 금융기관 수의 약 1/ 4에 해당

하는 502개 부실금융기관 정리

1998년 3월 현재 112조원에 이르던 부실채권을 2000년말까지 절

반 이하 수준인 50조원으로 대폭 감축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의 척도인 BIS비율을 1997년말의 7.04에

서 2000년말에는 10.83으로 제고함으로써 건전성을 회복

□ 그러나 금융기관의 규모 및 수익성 측면의 열세로 국제경쟁력이 취약.

자산규모의 열세: 국민·주택은행(세계 74위), LG투자증권(메릴

린치의 1/ 70), 삼성생명(세계 22위)

수익성(은행금융기관의 ROA): -0.28(한국), 0.44(일본), 1.95(미국)

□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부진도 국제경쟁력을 저해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충, 내부통제체계의 개선, 위험관리와 대

출관행의 선진화 미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미흡



상시구조조정 및 소비자위주의 시장친화적 감독체제 미흡

□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아직 미흡한 수준임 .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은 2000년 34위

다 . 노동부문의 구조조정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사상 초유의 고실업사태를 경제회복과

실업정책으로 단기간에 극복하여 사회적 위기감을 해소.

실업률은 8.6%(1999.2)까지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3%대로 하

락하였으며, 최근에는 계절조정기준 4 % 내외에서 안정적.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사업, 인턴제 등)을 실시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

* 공공근로사업에는 1998∼2000년간 약 5조원이 투입, 284만명 혜택.

□ 취약하였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안정 지원의 저변을 확

대하는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

고용보험적용의 전사업장 확대 및 수급기간·급여의 상향 조정,

국민연금도시지역 자영업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

로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골격을 완성 .

그러나, 복지제도의 확충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며,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공적연금의 재정적 취약성과 의료보험의 적자요인이 중요 문제로 제기.



법정사회보험료율의 증가가 노동비용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임금 안정이 필요.

* 임금총액대비 법정사회보험료율 총액 비율은 11%대(1997년)에서

15%대(2000년)로 증가(법정퇴직금 분담금 8.33% 제외).

□ 노동관계법개정, 실업자 재취업 지원 강화, 실업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와 제한적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파견제 입법화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체제

적 기반을 정비.

실직근로자 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 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실업자 지원 체제를 강화 .

노동시장 정보망, 직업안정기관 확충 등 실업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실업정책의 기반을 조성.

□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속에서 증가한 임시

일용직 고용은 실업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근로

자들간의 임금 및 지위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도 수반.

임시일용직 비율은 45.9%(1997년)에서 52.4 %(2000년)로 증가.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감소에 크

게 기여.

□ 노사관계개혁에 있어서는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정 3자 간

의 타협에 의하여 사회적 통합과 노사관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 .



그러나, 노사 양측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생산

적 논의를 거부하고, 합의원칙을 명분으로 쟁점사안처리를 지연

하는 사회협약체제의 함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결과.

라 . 공공부문 구조개혁

1) 공공개혁

□ 인력감축

98∼ 01년 중 공공부문 인력감축 목표를 14만3천명으로 설정하

였으며, 00년 말까지 13만1천명의 감축을 완료.

□ 공기업 민영화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6개(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송유

관공사, 포철, 종합화학,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완료.

한전, 한통, 담배공사 민영화 촉진을 위한 5개 법 입법조치 완료.

□ 공기업·산하기관의 경영혁신

퇴직금누진제 개선 및 외부위탁, 자산매각, 산하기관 통폐합 등

의 경영혁신과제를 대부분 완료 .

공기업 반기공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정부 운영방식의 개선

책임운영기관제 및 개방형직위제의 도입·확대.

2) 재정개혁

□ 기금제도 개선

기금 통폐합계획(61→51개) 발표.



기금제도 도입 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평가(00.9).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추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국회심의 등).

□ 준조세 정비

11개 부담금 정비(00.11) 및 2개 법안(부담금관리기본법, 기부금

품모집규제법) 입법 추진.

□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예산성과금제 도입,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등.

□ 건전재정기조의 조기 회복을 위한 노력

통합재정 지출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20% 내외 → 98년 15.1%

→ 99년 4.8% → 00년(잠정) 5.8% → 01년(예산) 11.3%로 감소 .

이러한 긴축노력 및 세수급증으로 인해 2000년 통합재정수지 흑

자(GDP 대비 1.1%) 기록.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

□ 국가부채 관리

2000년 말 현재 국가채무/ GDP 비율은 23.1%로서, O ECD 국가

들의 평균 70.5%보다 훨씬 낮은 수준.

- 이러한 국제비교는 금액이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것들만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IMF 등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임.

그러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불안정한 수지전망,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여부가 향후 국가부채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

들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공적연금 등 잠재적 적자요인을 축소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참고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 추진상황

□ 공기업 민영화는 초기 2년여 동안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

나 2000년 중반 이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남은 5개 공기업에 대한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중.

민영화 추진실적 및 계획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국정교과서 대한교과서에 매각 ( 98. 11.)

종합기술금융 미래와 사람에 매각 ( 99. 1.)

송유관공사 SK 등 민간 정유회사 컨소시엄에 매각 ( 00. 4.)

포항제철 정부지분 분산 매각 ( 00. 11.),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 01. 4.)

한국종합화학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한 후 잔여 법인 청산 ( 00. 11.)

한국중공업 두산에 매각 ( 00. 12.)

한국통신 정부지분(57.9%)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

한국전력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 ( 01. 4.), 내년부터 민영화할 예정

담배인삼공사 정부·은행지분(53%)을 금년중 매각할 예정

지역난방공사 정부·한전지분(51% 이상)을 매각하여 금년중 민영화할 예정

한국가스공사 금년중 도입·도매부분을 분할하여 내년까지 민영화할 예정

□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저해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 ool제 및 사장후보평가위원

회 제도를 올해 1월부로 도입하고,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 목

표를 명시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할 예정.



Ⅲ . 한국경제의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시장경제질서 정착을 위한 기반여건의 정비

가 . 기업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

□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

고, 정부지배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

부실기업 정리시 공정·투명한 경쟁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 시장

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등 기존의 부도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제거 .

현대건설 등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인력감축, 매

각, 유휴설비의 정리를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요구하

고, 미이행시 처리방안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근원적인 문

제 해결을 촉진.

* 현대건설의 경우 출자전환 및 증자 방안을 통해 문제 해결의 전기

를 마련하긴 했지만, 영업부문의 현금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2000년 매출액이 6조 3,849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영업이익은 (대

손상각비 1,628억원 차감 후) 243억원에 불과하므로 대대적인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



□ 이미 부실화된 기업은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 .

매각 가능한 기업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매각

(해외매각과 관련된 국부유출론 등에 대한 정론을 세워 적극 대응).

* 공정·투명한 경쟁절차를 통해 기업이 매각될 경우 매각가격은 기

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며, 매각 지연

에 따른 기회비용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된 노

동자에 대해서는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경쟁력을 상실한 공장 설비는 기업의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으며, 부실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고용보장 요구는 기업

의 정상화를 방해하여 결국 대규모 실업으로 연결.

구조적으로 과잉설비 문제가 심각한 분야는 산업구조조정 차원

에서 유휴설비를 정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

* 해당 분야의 건실기업까지 부실화되기 전에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을 철회하고 M&A를 유도하여 노후화된 설비부터 정리.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

□ 기업의 중요정보 공개의무를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

활성화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개별 이사의 실제 활동, 역할 등에 관

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경영감

시 유인을 강화



개별 펀드매니저의 과거 펀드운영 행태와 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

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 감시·평가 유인 강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의 가능성 제고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대주주의 이사선임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때문에 그 기능에 한계

집중투표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소수주주들에 의한 이사선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소수주주가 반대하는 이사를 대주주가

선임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

□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인센티브 강화

소액주주의 법적 권한 강화는 권리행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권리행사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실질적인 효과 발휘

이런 관점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

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

*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시 소송남발의 가능성을 우려하나, 한

국의 법체계는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기업의

책임비용이 과다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법집행 강화

내부자 거래, 배임, 횡령,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에 대한 형사적

법집행 강화

위법행위의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밀고자 보상 및 보

호제도 도입 등을 통해 법집행당국의 위법행위 적발 및 증거확보

능력 강화



<경영자의 책임경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

국내외의 유능한 경영진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경영자 공급을

확대시키고 경영자 시장의 유연화 제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부터 국적에 무관하게

유능한 경영진 영입을 도모

기업부실을 예방하거나 부실기업을 회생시켜야 할 경영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정부가 주주인 공기업부터 경영자에 대한 보수를 성과에 연동시

킴으로써 책임경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경영자로 하여금 비윤리적 거래에서 파생되는 보상이 아니라 기업

성과 개선에 따른 보상을 추구하도록 유인. 이를 위해서는 기업경

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 전제조건임.

기업내부의 부패와 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은 거래관행 및 회계의

불투명성에 기인

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의 구매 판매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업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

* LG화학의 경우 온라인 구매를 통해 2000년 한해동안 850억의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구매단가를 최고 15% 하락시킴



나 . 금융구조조정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출자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여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상시구조조정체계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 U)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후관리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부실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영정상화 유도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체제를 선진화

＊ 여신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성과보수체계 도입·확산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책임경영 및 성과주의 문화 정착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감사위원회 제도의 확대 등 지배구조의

정착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정보기술(IT)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전자금융관련 감독체제

를 정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경영지도 위주 검사실시 및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한 검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제로 전환

부실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출자자 대

출 등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다 . 생산적 복지체계의 확립

□ 생산적 복지 정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빈곤취약계

층의 생산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임.

이는 또한, 정보화·개방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

에, 취약계층의 구조조정과정에의 동참을 지원하여 국민적통합

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임.

* 정보화는 미숙련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개방화 역시 비교열위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

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

따라서, 향후 원활한 경제 구조조정 및 정보화·세계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 체제의 정착, 확립이 필

수적 과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예산은 크게 확대(99년 9천억원 →

' 01년 2조7천억원)되었으나,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

-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 정보체계를 구축.

- 대상자의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제도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질적 개선 도모.

또한 새로운 제도가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근로능력

자의 급여수급기간을 제한하여 근로유인을 강화 .

□ 복지지출의 적정성 유지

향후 인구고령화, 소득증대 및 제도 성숙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현재 정부복지지출의 대 GDP비중(O ECD기준)은 7.5%의 수준으

로, 96년 이후 연평균 26%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고령화에 민감한 공적연금·의료보험 등의 지출은 향후

30년간 빠르게 늘어날 전망

향후에는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를 지향하기보다는, 각 복지부문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재조정,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방지 및 근로친화적 복지제도 구축에 주력할 필요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높은 급여수준은 향후 과다한 복지지출 증

가를 주도할 것이며, 연금재정 불안정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 소득대비 지급률(40년 가입): 미국 41%, 영

국 40%, 프랑스 50%, 한국 60%.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

- 국민연금 및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공무원연금 등의

「고급여-저부담」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



- 또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효

과적으로 연계(적용제외 방식)하여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유도.

□ 실업정책의 효율성 제고

실업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업정책 프로그램별 평가

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며, 성과에 따른 프로그램별 예

산 배분 및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취업알선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활용하

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BOX]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 재정위기의 원인 >

□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악화는 의약분업 추진과정

에서 유발된 측면이 강함.

보험료수입 및 관리운영비가 예년과 유사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의보통합은 직접적 원인이 되기 곤란.

반면, 지출중 외래진료비가 의약분업 실시후 72%나 증가하여

의약분업이 직접적 계기임을 시사.

□ 특히, 의료계 및 약계의 상호 갈등과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진료비증가 및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초래 .

의료수가를 지난 1년간 누적기준으로 49%까지 인상 .

진찰료와 별도로 원외처방료를 지급하고, 투약일 당 원외처방료를 5

배 가량 인상.

또한 진료비 억제의 핵심인 지불보상체계의 개선을 추진하지

못함 .

< 재정안정대책 >

□ 의약분업 과정에서 파생된 수가인상의 일부 왜곡을 시정하고, 공급·

소비 측면의 진료비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개혁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

수가조정: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조정, 상대가치수가제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분의 재조정 등이 필요.



진료비지불제도 개혁: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지향하되, 단

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첫 단계로 간이 포괄수가제를 도입.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상시적 진료비 심사 강화 및 처벌 강화.

□ 지출억제 방안과 연계한 보험료 인상 및 한시적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과 수가조정, 진료비심사 강화 등 지출억제 방안을

병행하고, 국고지원은 한시적으로 실시 .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반면, 고액 중질환에 대

한 본인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또한 기타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 및 징수율 제고 등의 수입

확충방안도 병행.

□ 장기적으로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균형된 이원체계 구축을 검토.

공보험은 기초보장에 국한하고, 부가보장에 사보험의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예: 네덜란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의료의 확충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의보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아울러 의보재정의 운영형태를 공공기금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운용과정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라 . 재정건전성 유지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

재정건전성은 물가안정기조의 정착뿐 아니라 외환위기 등 외생

적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출증가 억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스웨덴은 90년대에 예산총액제한 방식으로 세출규모

자체를 통제한 결과 대폭적인 적자감축에 성공할 수 있었음.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재정건전화법(안) 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재정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

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예비타당성제도와 같은 사전적 검증절차와 더불어 사업평가제도

(p rogram evalu ation)와 같은 사후적 검증절차를 강화.

중소기업, 농어촌, 주택건설 등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

□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중기 재정수지 관리계획의 공표, 통

합재정 기준의 예산공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 경주.

- 특히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기업 관련 중장기 수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방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여 상당한 신장세를 보였음

1990년대 중반까지 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이 1%미만에 머물

렀으나 1999년 3.9%로 대폭 증가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적극적인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는 아직 취약한 상태

□ 외국인 직접투자는 후발국의 위치에서 세계경제 통합에 대응하여

성장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

선진 기술 및 경영능력의 신속한 체득과 시장규율 등 각종 선진

제도 관행의 조기 정착에 기여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하려면 국제투자자의 신인도 제고

가 관건 . (폐쇄적 경제체제의 한계는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의 경험이 단적으로 입증).

□ 한국의 높은 생산기술과 동북아경제권의 확대는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제공

구미계 기업은 한국을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

고자 함 .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전략이 강화되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으로부터 자본재 및 부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고조되고 있음.

한국의 지경학적 위치로 인하여 에너지 및 해운, 항공, 물류 및



유통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

중국의 WTO 가입과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및 내수침체 현상도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요인.

□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높은 욕구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지식

기반서비스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

미국 등 선진국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테스트를 거칠 때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선택하는 실정

정보화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제조업과 전략적 서비스의 상

호적 발전 기회를 제공

□ 향후 외국인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이며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단순한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유인 제공을 넘어서 개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외국어 능력의 확대, 제도 및 정책 환경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등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

예로써 주요 투자국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교육 및 생활

문화공간을 조성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에도 외국인 업체를 포함하는 등 국내

기업과의 차별적 대우를 시정



3. 지식정보화 기반강화를 위한 혁신노력

□ 시장경제 기초질서 확립 및 개방은 선진적 지식경제로의 도약을 위

한 전제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이들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인력, 과학기술, 정

보화 등을 포괄하는 미시혁신정책(inn ovation p olicy)상의 노력

을 강화.

□ 우리의 지식·혁신능력 및 인프라는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뒤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정책상의 도약이 요구.

그러나 혁신정책에 관한 글로벌 표준은 없으며, 국내외 정책경

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정책안을 모색

정착하는 것이 필요.

중국이 내부의 거시적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산업화의 안정적 단

계에 들어설 것이 예상되는 향후 5-10년내에 국내 혁신기반을

조속히 보강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 (실패시, R&D, 첨단 제품의

생산 등 고부가 기업활동이 중국으로 배치되는 치명적 결과)

가 .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식정보사회로서의 커다란 잠재력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변경과 같은 종래 방식을 뛰어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개혁이 필요

교육수요가 다원화되고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실험의 위험이 크게 증가



선진국들간에 학교혁신 운동과 제도개혁이 본격화되는 한편 IT

를 바탕으로 한 교육서비스의 기업화·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

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

□ 지나친 형평성 논리를 지양하고, 시장논리와 공급자-소비자 쌍방

간 선택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자율과 책임, 발전적 경쟁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새로운 개혁 접근의 요체.

중등교육의 경우, 등록금 자율화 등을 통해 과외비를 정규교육

으로 흡수하고 정부재정은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성 목표에도 보다

잘 부합하면서 전체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

이와 함께, 각급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분권화, 자율화, 개방화 조치를 통해 중앙정부주도, 공급자중심,

자급자족형 체제에서 지역주도, 수요자중심, 대외연계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

□ 고등교육부문 개선: 산업 및 평생교육 수요 중심의 점진적 구조조정

우수한 대학의 존재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필수적이나, 국

내에는 오히려 대학의 공급능력과 기업의 수요간에 괴리가 심화

되는 추세(고급인력의 상시 부족).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형 개혁을 불식하고, 대학이 지역내 주요

산업 기업과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중심으로 현행

대학 행 재정체제 및 지원제도를 재편함으로써, 시장·수요자

주도의 점진적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 .

초과 공급상태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성인재교육 등, 평생교육



의 장으로서 전환하기 위해서 현행 규제·지원체제를 대폭 정비

하고 특히 민간영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 .

싱가포르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외국의 우수 대학원을 유치

하고 비교우위가 뚜렷한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대학원 재편.

* 싱가포르: 존스홉킨스대 의대, 시카고大경영대학원, 프랑스INSEAD

등 10여개의 세계적 대학원 아시아 분교 유치

□ 초중등교육부문: 단위학교 자율과 책임의 분권적 체제로의 전환

종래와 같은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정책 실험을 지양하고, 교육

행정체제, 학교제도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통해 지역

및 단위학교 주도의 다양한 혁신 노력을 유도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부분통합 → 완

전통합)하며 지방교육에 대한 일반지자체의 역할을 강화.

*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 재정개혁을

병행하여, 지역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

자립형 사학제도, 자율학교제도 등을 조기에 정착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른 문제를 보완. 여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선택권을 단

계적으로 확대하여 학교간 차별화 경쟁과 혁신노력을 유도.

나 .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시스템

□ 연구개발자원(R&D 투자비율, 연구인력 등) 투입은 O 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나, 연구개발성과는 최하위권에 있음.

물량적인 접근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

는 국가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을 개선



경쟁가능한 부문에 가용자원과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특화하는

소국형 선택과 집중 전략이 유효.

□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개선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기획 관리, 재구성하며,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전 과정에

산업계 실수요자를 참여시켜 수요자중심의 체제를 정착.

*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산·학·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연구결과의 활

용성을 높임.

최소한의 원천·기반기술을 확충해야 하나, 수요를 무시하고 혁신

과정의 특정단계에 특화하는 전략은 위험부담이 높음.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사업은 상업적 성공이 가능한 소수분야에 집중.

산업특성 및 기업의 기술능력을 감안한 연구기획을 통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집중육성하는 등,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방향성 정립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개방화 ·세계화: 국내 사업 수행과 평가 과정

등에 외국기관/ 전문가의 참여 확대, 국제공동연구· 국내연구기

관 해외진출 장려, 첨단기술분야 외국연구소 분소 국내 운영 등

* 국내 연구자원에 기초한 대기업–중소·벤처기업–외국기업의 협력

관계 (partnership) 구축 이를 위해 「산업기술포럼」운영



산업 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등화 방향

산업 유형 주요 전략 및 과제

미래기술

신산업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글로벌R&D네트워크 참여 (국제공동연구)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벤처활동 지원

기존주력산업

(전자, 자동차,

조선,철강 등)

대기업의 글로벌 체제 구축 지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계·연구계의 해외활동 장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있어서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

자본재 기계

부품 소재

중소기업 선별·집중 기술개발능력 제고

외국기업 유치 국내연구개발체제와의 접합 지원

지역혁신체제 구축(지방공과대학 특성화, 네트워크화)

재래산업

(섬유 의류,

신발 등)

지역특화 산업 발굴 지역중심의 산업 육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클러스터 정책 필요

목표지향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 지역집적과 확산을 통한 중견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

다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R&D 및 기술투자 능력은 없지만 지

역내 선도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흡수하여 혁신성과를

올릴 수 있음 . 기술지식이 중소기업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

록 기술확산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및 지원기구 확충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민간기업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내

산학협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지원기능의 분권화 추진.

* 중소기업 발전의 요체인 지역내 산업클러스터링(clustering)에 관한 비

전과 전략을 지역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집단 양성.



다 . 새로운 도약기반으로서의 정보화사업 추진

□ 정보화는 우리나라가 산업자본시대의 후발추격국의 지위를 벗어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현 국가 발전

단계상에서의 최대 전략분야.

최근 관련 벤처기업들의 실적부진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판단이 필요.

□ 정보화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잠재력은 최근의 국내 IT부문의 폭발적

인 신장으로 입증.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이후의 고속성장에 이어 외환위기 하

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여러 가지로 국민경제에 기여

*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 기여도는 1999년 약 40%를 기록하였으

며 2000년에는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효과 내용

성장
95∼ 00년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20% 상회. GDP 대비 비

중은 95년 5.7%에서 99년 13.1%, 00년 12.9%로 매년 상승

물가안정 IT 산업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인 하락세

설비투자
I전체산업의 설비투자를 주도 ( 99년: 13.5조원, 전체 설비투

자의 36.6% → 00년: 19.4조원, 전체의 43.1%)

무역수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며, 전체 무

역수지의 56%를 차지 ( 99년 기준)

R&D 투자의

파급효과

연구개발투자액의 GDP 탄력성은 약 0.170으로서 여타부문

의 0.105를 크게 능가

고용효과
전체산업에서 비중은 00년 5.7%로 꾸준한 증가 추세 (관련

종사자는 99년 약 109만명 → 00년 133만명)



□ 한편,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

에 머물고 있으며, 핵심 분야에서는 3년 이상의 기술력 차이 존재

TFT-LCD, CDMA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OS, D/ B

관리, 인터넷, 보안·인증, 디지털방송 등의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

비 등의 핵심·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2∼3년의 격차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성장과 인터

넷의 급속한 보급 등에 기인하며, 정보기기(PC 및 주변장치), 부

분품(DRAM, TFT-LCD 등), 통신기기(단말기) 등이 성장을 주도

□ 또한 외형적인 정보화투자에 비해 부문·기능간 정보의 단절현상이

심하고 공공정보에 대한 D/ B구축작업도 미진하여, 국민경제 차원

에서의 정보·지식 공유를 위한 "Wet Ware"가 극히 취약.

□ 경제 전반적인 정보화를 앞당기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도 인프라(in stitu tional infrastru ctu re)의 확충: 표준화, 소비자

보호, 전자서명, 인증, 공공정보/ 자료의 D/ B구축 등, 정보화의

제도적 인프라 확충 노력 강화.

원천 및 기반기술에 대한 R&D 투자: 투자소요가 막대하고 투자

의 위험성이 높아, 국가 주도의 개발이 일반적이나 공공성 및

파급효과,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를 집중

공공부문의 정보화 :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정부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 특히, 민간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분의 전자조달 비율을 확대.

정보격차 해소 : 최근 수년간 교육수준별, 소득별, 연령별 및 지



역간 정보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정보

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정보격차의 해소에 주력.

정보화 인력양성 : 정보통신산업의 인력부족은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도 정보통신분야의 인력 부족 문

제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 (특히, 석박사학위 소지자, 고급 컴

퓨터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등 고급인력 부족)

*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할 경우 IT 산업의 인력양성은 시장에 맡

기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됨



Ⅳ . 한국경제의 거시전망

1. 경제성장 전망

□ 우리경제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인구증가율 둔화 및 노동시간 단

축 등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에 연평균 1.0%에서 2001∼10년 기간중에

는 0.7%, 2010∼20년 기간중에는 0.3%로 둔화될 전망 .

노동시간(2000년 약 2,600시간)은 현재 선진국에 비해 20∼40%

정도 많으나, 향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

□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적응 및 대내적인 구조조정과

지식·혁신기반 구축 등의 성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2가지 성

장 시나리오를 상정

고성장 시나리오 : 현재 추진중인 각 분야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계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 시스템의 구

축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는 경우

저성장 시나리오 :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시장질서의 왜곡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미흡한 경우

□ 고성장 시나리오 : 2001∼2010년 기간중 연평균 5.1%, 2011∼20년

기간중 연평균 4.1%의 실질성장 예상

과거 요소투입이나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견인되었던 성장패턴



과는 달리 기술개발의 질적인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

장에 크게 기여

* 기술혁신은 설비투자의 확대과정에서 자본재수입 등을 통한 상업화

기술의 체득위주에서 향후에는 위험도가 높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응

용기술에 대한 R&D가 활성화될 전망

이러한 전망에 기초할 때 2000년 현재 9,700달러 수준인 1인당

경상GDP는 2010년에 약 2만달러, 2020년에는 약 3만5천달러 수

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물가는 2001∼10년 기간중 연평균 3%, 2011∼20년 기간중 연평균

2%를 가정하였으며, 환율은 2000년 평균인 1,131원/ 달러를 적용.

* 환율과 물가를 모두 2000년 수준에 고정하는 경우(2000년 구매력평

가기준)에는 1인당 GDP가 2010년에 약 1만5천달러, 2020년에는 약

2만1천달러 수준

*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미국의

27%에서 2020년 38%(2000년 불변가격)로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

실업율은 2010년에 4.0%, 2020년에 3.8%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저성장 시나리오 : 실질GDP 성장이 2001∼10년 기간중 4.4 %, 201

0∼20년 기간중 3.3%으로 둔화되어 1인당 경상GDP는 2010년에 약

1만7천달러, 2020년에는 3만달러 수준에 머물 전망.

2000년 구매력 평가기준의 1인당 GDP는 2010년에 약 1만4천달

러, 2020년에는 약 1만9천달러 수준.

실업율은 2010년에 4.4 %, 2020년에 4.1%로 고성장 시나리오에

비해 높아질 전망



잠재성장율 및 성장요인 전망 (2000- 2020)

1971 80 1981 90
1991

2000

2001 2010 2011 2020

高成長 低成長 高成長 低成長

實質成長率

不規則要因

潛在成長率

要素投入

勞動投入

資本投入

生産性增加

規模의 經濟

資源再配分

技術進步

7.6

-0.6

8 .2

5 .2

3.1

2.1

3 .0

1.5

0.9

0.6

9.1

1.1

8 .0

4 .5

2.6

2.0

3 .5

1.7

0.8

1.1

5.7

-1.0

6.7

3.4

1.5

1.9

3.4

1.5

0.7

1.2

5.1

2.4

0.3

2.1

2.7

0.9

0.6

1.2

4 .4

2.2

0.3

1.9

2.2

0.7

0.5

1.0

4 .1

1.9

0.2

1.7

2.2

0.7

0.4

1.1

3.3

1.7

0.2

1.5

1.6

0.5

0.3

0.8

주: 단위는 p ercen tage p oints.
자료: KDI,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0.

※ 제시된 전망치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추
세치임. 따라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이나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이 실패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제치는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2. 산업 및 취업구조 전망

산업구조는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농림수산

업과 제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농림수산업의 경우 영농규모의 대형화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로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제조업의 GDP비중은 낮아질 것이나, 2000년대 초반의 급속한 구조

조정을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술 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 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GDP 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서비스부문



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 전반의 지식집약화 및 세계화, 소득수준의 향상, 금융자산의

축적, 정보통신인프라의 구축 등에 의하여 금융, 의료 보건, 디지

털 컨텐츠, 기업서비스 등의 비중이 증가.

□ 취업구조는 서비스산업이 취업자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서비스산업

의 취업비중이 크게 증가

제조업 취업비중은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감소

서비스산업에서 사회 개인서비스와 금융 보험 부동산 기업서비

스가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취업비중이 증가하며, 운수 보관 통

신의 취업비중도 증가. 도소매 음식 숙박의 취업비중은 감소

시나리오간 고용비중의 차이는 전통적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가

장 현저하며, 저성장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부문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짐

시나리오별 취업구조 및 국내총생산

취업구조 국내총생산

1990 2000 2010 2020 1990 2000 2010 2020

고성장

시나

리오

農水産廣業

製 造 業

建設·SO C

서 비 스 업

18.7

26.9

7.8

43.2

9.9

20.4

8.4

58.3

7.2

20.8

9.0

59.9

5.3

21.0

8.5

62.3

9.3

29.2

13.8

43.6

4.6

28.8

15.3

46.9

2.7

27.7

15.4

49.9

1.8

26.2

15.1

53.1

저성장

시나

리오

農水産廣業

製 造 業

建設·SO C

서 비 스 업

18.7

26.9

7.8

43.2

9.9

20.4

8.4

58.3

7.1

19.7

9.7

60.4

5.4

18.9

9.3

63.2

9.3

29.2

13.8

43.6

4.6

28.8

15.3

46.9

2.8

27.2

16.2

49.7

1.9

25.6

16.1

52.5

주: 公共行政·國防 부문 제외

서비스부문내 구조변화



취업구조 국내총생산

1990 2000 2010 2020 1990 2000 2010 2020

고성장

都小賣 飮食 宿泊

運輸 保管 通信

金融 保險 不動産

社會 個人서비스

21.7

5.1

4.2

12.1

26.8

6.0

8.8

16.8

23.5

6.8

10.1

19.5

22.6

6.5

11.5

21.7

12.9

6.7

12.2

11.8

11.4

7.7

13.7

14.1

10.8

7.8

15.3

16.0

10.2

7.8

16.9

18.2

저성장

都小賣 飮食 宿泊

運輸 保管 通信

金融 保險 不動産

社會 個人서비스

21.7

5.1

4.2

12.1

26.8

6.0

8.8

16.8

24.5

6.7

10.0

19.3

23.8

6.8

11.3

21.2

12.9

6.7

12.2

11.8

11.4

7.7

13.7

14.1

10.8

7.9

15.1

15.8

10.3

7.9

16.5

17.8

[별첨 ] 공적자금의 현황 및 과제

1. 공적자금 조성 및 운용 현황

2001년 3월말까지 총 134.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이중 32.8

조원 회수

지원 및 운용 현황

재원별: 예금보험기금채권 63.3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0.5

조원, 회수자금, 27.2조원, 공공자금 23.7조원 등으로 구성됨.

용도별: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2.5조원, 자산관리공

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37.6조원, 폐쇄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과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손실보전 30.4조원,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14.2조원 등

금융권별: 은행에 대하여 출자,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80.7조원,

제2금융권에 대하여 54.0조원 지원

공적자금 지원 현황(2001년 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3.3 10.5 - 13.3 23.6 80.7

제2 금융권 19.2 1.7 18.2 0.9 14.0 54.0
종금 2.7 - 12.2 - 1.6 16.5
증권 - - 0.01 - 0.1 0.1
투신 7.7 - - - 8.2 15.9
보험 8.8 1.6 - 0.3 1.8 12.5
신협 - - 1.8 - - 1.8
금고 - 0.1 4.2 0.6 0.1 5.0
해외금융기관

(대우채관련)
- - - - 2.2 2.2

계 52.5 12.2 18.2 14.2 37.6 134.7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1. 4 . 23



회수 현황

부실채권매입자금 : 부실채권관련 담보부동산의 매각, 부실채권

의 직접매각 등을 통하여 21.6조원 회수 (19.6조원에 매입한 부

실채권을 21.6조원에 매각하여 2.3조원의 매각익 실현; 회수율

113%)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 : 파산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8.5조원 회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어

서 회수노력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실정)

금융기관 출자 자금 :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2.7조원 회수 (주식

매각은 2002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현시점

에서 회수실적은 미미)

2 . 회수전망과 대응방안

부실채권매입자금: 현재의 회수율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단 현재의 보유채권 대부분이 대우 등 워크아웃채권인 바, 공적

자금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필요

* 기업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는 최소 3년 이후에 나타나므로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필요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 부실원인제공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및

예금보험료 인상 등을 통하여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

업에 대한 조사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회수를 극대화

기금손실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예금보험요율의 인상 검토



*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위기 회수자금이 약 29%이었음을 상기할 때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대지급 및 출연 등에서 손실이 예상

- 현재 예금보험요율은 평균 0.15%로 연 8,250억원의 보험료수입

이 있으나, 법정상한선은 0.5%로서 2조 7,500억원까지 보험료

수입이 가능

- 다만 예금보험요율 인상은 금융부실의 원인제공자와 구조조정

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금융이용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

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금융기관 출자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정상

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 추진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분기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이행

실적 점검을 강화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도를 감안하여 매각여건이 조성된 경우 즉

시 매각 추진

-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소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매각

방안 마련중

한편 부실금융기관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기업가치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신인도가 상승될 경우 투

입자금 대부분의 회수도 가능


